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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안(2111522)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국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1. 7. 15.

다. 회 부 일 : 2021. 7.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기

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

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

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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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요건 완화(안 제90조제1항·제

2항 후단 신설 및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

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0조(양벌규정) ① ----------------

----------------------------------

----------------------------------

----------------------------------

----------------------------------

----------------------------------

--------------.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

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

한다. <단서 삭제>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후단 신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이 경우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

우에 한정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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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

써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 이외에 관계된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위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

이득 취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개인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양벌 규정

은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상 책

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5헌

가10)에 따라 면책규정은 다수 법률에서 유사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음1).

1) 면책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외에 「건축법」,「식품위생법」, 「의료법」, 「중대재해처벌

법」 등 다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법제실(“헌재결정과 법제”, ‘20.2.28)에 의하면,

총 361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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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

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에서 ‘지

시·명령·승인 등만 없으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할 경우,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위법행위를 알

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까지 면책될 수 있어

양벌규정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다수 법률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면책규정에 대한 개

정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

정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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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2111885)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1. 8. 3.

다. 회 부 일 : 2021. 8.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

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

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

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

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

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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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

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

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

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

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

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

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

제1항).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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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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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위임내용 구체화 및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

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

----------------------------------

----------------------------------

----------------------------------

---------------공급(자재공급원에 대

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

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

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

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

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

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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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57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시행

령 제95조제1항2) 각 호에 해당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아스

팔트콘크리트(아스콘)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인「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지침」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등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

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

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

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다는 증빙

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

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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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요자3)가 레미콘·아스콘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함)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급원 승

인권자4)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는 승인권자가 승인, 승인 거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공

급원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재공급원 승인 등에 대

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고,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취소, 점검 등

은 수요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5)이므로 법률에 위임근

거를 마련할 필요6)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1항은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공

3) 건설공사에 레미콘·아스콘 등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2조(정의) 14.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

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를 말한다.

5) 핸행법 제88조제5호에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

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57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6)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2조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음(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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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의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

소, 점검 문구를 추가하여 동 지침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

로 이해되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재공급

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누가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을 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

을 위한 시험을 병행 

2.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

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2) (생 략)

사.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1)·(2) (생 략)

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

용 가능한지 여부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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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정안 제57조제3항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현장에서 자

체적으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이 적합

하다는 증빙자료(품질검사 대장 등)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7)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건설사업자 등이 현장검사를 통해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확

인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이 없어 품질검사 결과가 인터넷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

계자가 품질관리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

7)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https://www.csi.go.kr/

2019년에 구축된 동 시스템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 건설품질검사 관리 등

건설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제공함.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

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

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재공급원의 특별점검) ①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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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질검사 대장 등 증빙자료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제2항제2호8)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 시 그 증빙을 정보망에 입력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하는 것으

로, 안 제57조제3항에서 증빙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안 제5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은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과 중복되는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증빙을 언제까지 CSI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증빙자료를 입

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

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

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

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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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검사 대행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

(안 제60조제1항․제3항․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

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

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

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

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

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

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

다.

③ -------------------------------

----------------------------------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

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

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

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⑤ -------------------------------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 15 -

현행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국립ㆍ공립 시험기관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방

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에게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할 경우 최근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인 ‘건

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는 시점부터 검사결과를 입력

하기까지의 전(全) 과정을 CSI를 통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

안 지적되어왔던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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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검사결과 지연입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대행기관 품질시험 부실 주요 적발현황 】

(단위: 건)

평가항목 부실 내용 2018 2019 2020 계

품질시험검사 

실적관리 

미흡

ㅇ 성적서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CALS)에 적정하게 입력하지 아니함
42 39 54 135

거짓성적서 

발급 등

ㅇ 시험검사자 1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정으로 시험·검사하여 성적서 발급

ㅇ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이 품질검사

를 실시

2 2 6 10

계 44 41 60 145

다만,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

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10)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언제까

지 CSI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바,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

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

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CALS(Continuous Acquisiton & Life-cycle Support), https://www.calspia.go.kr/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등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구축된 것으

로,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인허가·보상 메뉴의 하위메뉴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등록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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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에 앞서 소속기관인 지방국토청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CSI에서 검사성적서 등록 및 자료공유

기능 등을 시범운영중이고, 기존 CALS에 등록한 품질검사 데이터를

CSI로 이전 완료(’21.7.1.∼’21.11.30.)하여, 법 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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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검사결과 정보망 미입력등에 대한 벌칙(안 제31조제2항제7

호바목, 제89조제5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

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

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바. --------------------------------

--------------------------제62조

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

망-----------------------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

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입력한 자

5의2. (생 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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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은 안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를 대

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11)가 검사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정보시스

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영업정지 규정에 반영한 것

인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영업정지 규정에도 ‘거짓으로 입력한 경

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89조제5호의2는 안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안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SI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 미입력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품질검사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하여

11) 동 개정안 제31조 등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7939

호, 2021. 9. 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용어가 변경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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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입법례들은 벌칙(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

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ALS에 입력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2021년 11월)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형사처벌로 할지 또는 과태료 등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항이나, 특정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다수의 유사입법례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허가의 취소, 영업정

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재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단체12)는 안 제89조와 관련하여 CSI 입력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

정적 신고의무 불이행인데 이에 대하여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

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보망 미입력·거짓입력에 대한 처벌 관련 유사입법례 】

12) 대한건설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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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5)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

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

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6)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17)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18)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72조제2항13)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

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14)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15)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4. 제62조제3항16),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17)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18)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

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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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2112663)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9. 24.

다. 회 부 일 : 2021.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

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

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

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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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공사로 확대(안 제65조의2)

현행법 제65조의2는 2020년 6월에 신설(시행일: 2020. 12. 10.)된 조문

으로, 이 조에서는 발주청19)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재 공공공사에서는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건

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민간공사 현장의 안전이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

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

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

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

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

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

한) -------------건설공사------------

------------------------------------

-----------------------발주청(발주자

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

사의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전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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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의 휴무범위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주 5일·주 40시간 작업을 전제로 공사기간을

산정20)하도록 하여 비작업일수(일요일 휴무)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보

장받을 수 있으나, 민간공사는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에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20.12～)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도입 성과 및 민간으로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민간공사로의 확대 여

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련단체21)는 민간공사 일요휴무제는 ①민간 건설사업자의 사적자치

의 영역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서, ②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2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

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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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새벽·야간 작업 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③건설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일요일 휴무제에 반

대하며, ④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은 일요일 공사제한을 두지 않고 있

는데 건설업종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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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2114426)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2. 1. 14.

다. 회 부 일 : 2022. 1.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

요성이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

소, 과징금 부과, 지도ㆍ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제

31조, 제32조, 제38조, 제47조, 제80조의2, 제82조, 제83조 및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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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관리 및

과징금·지도감독권 등 부여(안 제26조제1항 외)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

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

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

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

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

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

다.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

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시

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

------------------------.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

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

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

소하여야 한다.

④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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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

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① -------------------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

-----------------------------

-----------------------------

-----------------------------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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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시장은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1

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은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31

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

제32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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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

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

독하여야 한다.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

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

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생 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

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

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

분 등 조치를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

-----------------------------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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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생 략)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

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

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

------.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제9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

-------------------------- 국

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

시 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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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영업 양도 등(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제31조, 제80조의2),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32조, 제

9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제38조), 영업정지처분

요청 접수(제4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82조), 등록취소 시 청문

(제83조) 등에 대한 권한은 국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50일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22)을 내리고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절차>

* CIMS(종합정보관리시스템, Comple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의 등록정보, 실적정보, 상벌사항 등 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

22)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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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러한 시·도지사 또는 국가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 17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23)

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 권한이양 대상 사무 내용 >

사 무 내 용 現 주체
이양 후 
주체

10개 사무

(법 제26조, 29조, 

제31조, 제47조, 

제80조의2)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증 발급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폐업신고 접수·처리, 등록말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 현황 통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합병신고 접수·수리·통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현황 통보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명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통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척기간

시·도

시·도, 

50만 

대도시

5개 사무

(법 제38조, 

제82조, 제83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 출입

▸권한 등의 위임·위탁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시 청문

국가,

시·도

국가, 

시·도, 50만 

대도시

1개 사무

(법 제32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시·도

시·도, 

50만 

대도시

1개 사무

(법 제91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국가, 

시·도

국가, 

시·도, 50만 

대도시

23)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

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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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권한이양은 사무처리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24)

의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

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도록 한

취지에 맞게 대도시의 장에게 적절한 사무를 배분하려는 개정안은 타

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

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

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

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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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임.

둘째, 안 제82조제2항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84조제5호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위탁한 협회 등에서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어 보임.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

위탁) ① -----------

------------------

------------------

------------------

------------------

--- 시ㆍ도지사, 대도

시 시장 -----------

------------------

------------------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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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

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25)으로 종전 제175조는 제198조로 조

문이 이동하였으므로, 안 제26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75조에서 제198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법률안26)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2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022. 1. 25., 의안번호 제14563호)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

----------------.

1. ∼ 4.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에서 그 업무에 종사

하는 임직원

5.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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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인구 기준에 따른 대도시 현황

□ 인구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시’는 연도 말 인구* 기준으로 2년 연속 50만과 

100만 이상인 市를 의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 주민등록인구+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인명부)+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 4개

구 분
2020.12.31. 기준 2021.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경
기
도

수원시 1,186,078 22,803 35,835 1,244,716 1,183,714 23,556 33,251 1,240,521

고양시 1,079,216 6,868 11,522 1,097,606 1,079,353 6,710 10,986 1,097,049

용인시 1,074,176 7,907 16,731 1,098,814 1,077,508 7,918 16,157 1,101,583

경남 창원시 1,036,738 3,351 13,469 1,053,558 1,032,741 3,337 12,860 1,048,938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3개

구 분
2020.12.31. 기준 2021.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경

기

도

성남시 940,064 11,430 15,184 966,678 930,948 11,241 14,089 956,278

안양시 550,027 4,937 6,543 561,507 547,178 4,775 6,071 558,024

부천시 818,383 18,385 24,405 861,173 806,067 19,308 23,779 849,154

평택시 537,307 10,526 23,168 571,001 564,288 11,673 23,758 599,719

안산시 654,915 32,140 51,270 738,325 652,726 35,274 47,412 735,412

남양주시 713,321 1,986 7,141 722,448 733,798 2,072 7,058 742,928

시흥시 500,895 22,274 32,410 555,579 512,030 23,991 31,523 567,544

화성시 855,248 10,184 37,636 903,068 887,015 11,509 35,077 933,601

충북 청주시 844,993 5,510 12,534 863,037 848,482 6,104 12,349 866,935

충남 천안시 658,808 8,492 18,188 685,488 658,486 8,801 17,944 685,231

전북 전주시 657,432 920 8,745 667,097 657,269 886 8,901 667,056

경북 포항시 502,916 669 5,875 509,460 503,852 657 5,790 510,299

경남 김해시 542,338 4,309 16,904 563,551 537,673 4,567 16,046 55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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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안(2114566)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흥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2. 1. 26.

다. 회 부 일 : 2022. 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

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

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ㆍ

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

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

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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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

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20조제2항2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제91조제3항제1호28))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

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

을 준 사용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

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

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단서 신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

----------------------------------

----------------------------------

----------------------------------

----------------------------------

--.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

니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

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

예한다.



- 40 -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

년 5월에 시행령이 개정29)되어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

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교

육 미이수자의 경우 3년 이내에 각 교육을 35시간씩 받도록 유예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안30)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과태료 규정은 유지하

되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

는 위원회 대안이 2018년 5월에 가결되었음.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의 변경 연혁 ]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에서 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3. 시행) 부칙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대

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30) 건설기술인이 교육 참석시 업무공백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부담이 되므로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21.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9523호) 이 발의되었으나, 과태료를 폐지할 경우 교

육·훈련 이수실적이 줄어들어 건설기술인의 능력개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과

태료 규정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음.

  � 1989.10. : 건설기술자 5년마다 교육·훈련 이수(2주 이상)

  � 1999. 2. :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교육·훈련 이수(기본교육 2주 

이상, 전문교육 1주 이상)

  � 2008. 7. :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건설공사 수행기간이 3년이 되기 전 교육·훈

련 이수(기본교육 2주 이상, 전문교육 1주 이상)

  � 2014. 5.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1주 이

상), 전문교육(1주 이상) (기본교육 2주 → 기본교육 1주) 이수, 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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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91조의2에서는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

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

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

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

려는 것임.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

한 건설기술인과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는 건설

기술인간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21년 12월 31일이 이미 도과

하였으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

자 3년간 유예

  � 2017. 5. : 최초교육 연기신청 방안 시행(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

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연기)

  � 2017. 9.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 및 역량지수 인센티브 부여)

  � 2018. 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과태료 규정 유지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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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은 현행법에 따라 건설기술 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

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종전 규정

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기납부한 기술인과 동 개

정안의 적용을 받아 다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할 때까지 과태료 부

과를 유예받은 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바31), 동일한 시점(2022년 1월 1

일)에 동일한 위반 행위(교육 미이수)를 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

나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32)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목적이 건설기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데, 퇴직 또는 이직(非건설업 종사)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은바, 그들에게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ㆍ훈련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 이ㆍ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33)

31) 예들들어, 시ㆍ도 및 지방국토관리청별 과태료 부과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동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기부과한 시ㆍ도 등과 부과하지 아니한 시ㆍ도 등이 있을 수 있음

32)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장 또

는 시ㆍ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하기까지 행정절차상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

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후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교육 미이수 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함.

33) 의무교육인 기본교육(35시간) 및 전문교육(35∼105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3주동안 휴

가를 내야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건설업 종사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던 교육비(28∼55

만원/35시간)를 이·퇴직한 기술인의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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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이ㆍ퇴직 기술인이 다시 건설기술 업

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단체34)는 이직하거나 퇴직한 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 교육을

강제할 실효성이 부족하고, 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 부담

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76

3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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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현황

�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4.5.22 2016.10.31 2018.12.31. 2019.9.23. 2020.12.31. 2021.12.31.

건설기술인 계 654,812 774,477 797,222 818,500 859,798 979,858

교육 이수자 282,134 311,042 435,741 445,519 471,344 592,036

교육 미대상자 - 198,129 257,366 247,357 249,082 347,650

과태료 부과 

대상자
- 265,306 104,115 125,624 139,372 40,172

* 2014.5.22. 현황의 경우 교육이수기한의 연기(2017.5.22.)에 따라 미이수자 없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교육·훈련 미이수자

퇴직·이직 등 건설업 재직자

건설기술인 계 979,858 - -

교육 이수자 및 교육 미대상자 939,686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40,172 7,935 32,237

* 퇴직·이직자의 경우 경력신고 유·무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세부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총  계 40,172 31,215 211 8,746

기본·최초교육 31,140 26,648 98 4,394

계속교육 9,032 4,567 113 4,352



- 45 -

�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현황

① 연도별·월별 현황
(2022.1.1. 기준, 단위 : 건)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년 10,389 7,405 5,986 5,423 4,311 3,673 4,469 3,183 3,914 4,063 4,683 5,569 63,068

2016년 8,942 7,344 6,309 6,302 5,159 5,235 6,393 4,156 5,849 6,831 8,79112,130 83,441

2017년 19,08831,85461,27688,77076,04222,57517,25013,83215,588 9,41812,72912,388 380,810

2018년 14,00614,05515,21112,68011,00911,193 7,774 7,061 6,798 6,873 9,399 8,598 124,657

2019년 13,24611,63512,271 8,747 8,622 7,642 8,670 7,450 6,785 8,079 9,87510,181 113,203

2020년 11,02513,16219,37819,39316,28215,35517,69810,22611,52710,65413,61316,116 174,429

2021년 18,50815,88114,97013,60417,55017,06415,82719,56713,20117,73538,548123,758 326,213

② 연도별·교육방식별 현황
(2022.1.1. 기준, 단위 : 건)

연 도 집체교육 원격교육 계

2015 56,737 6,331 63,068

2016 71,245 12,196 83,441

2017 135,234 245,576 380,810

2018 76,387 48,270 124,657

2019 68,850 44,353 113,203

2020 17,325 157,104 174,429

2021 419 325,794 326,213

* 타 수탁기관 등록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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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실시 현황

(2021.1~12월 기준, 단위 : 건)

교육기관 교육이수

합계
계 326,213

집체 419
원격 325,794

종합

교육

기관

(7)

소 계

계 319,153

집체 39

원격 319,114

건설기술교육원
집체 -

원격 205,337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집체 -
원격 31,048

건설산업교육원
집체 -
원격 42,927

경복대학교
집체 25

원격 -

스마트건설교육원
집체 -

원격 3,499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집체 -

원격 36,303

전문건설공제조합
집체 14

원격 -

전문

교육

기관

(8)

소 계

계 7,060
집체 380

원격 6,680

공간정보산업협회
집체 380
원격 -

국민재난방지협회
집체 -

원격 -

국토안전관리원
집체 -

원격 3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집체 -

원격 5,26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집체 -

원격 757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집체 -
원격 36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집체 -
원격 -

한국능력개발원
집체 -

원격 587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